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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60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호영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9. 3.

(3) 회 부 일 : 2024. 9.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기준

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한편,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감소하

고 있으나(’14년 44.5%→’22년 38.1%),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보이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으

로 노인빈곤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

적이 많은 상황임.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

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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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보유한 소득과 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부정수급

우려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국내에 일

정 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국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노인소득 하위 30%의 2026

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하위 50%의 2027년 기준연금

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안 제3조·제5조의2·제10조 및 법률 제

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 3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저소득 노인의 기준연금액 인상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30% 이하인 사람의 기준

연금액을 2026년에 40만원이 되도록 하고, 65세 이상 노인 중 소

득 하위 30% 초과 5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을 2027년에 40

만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법률 제16868호 기초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특례) ① 제5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

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

만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특례) ① ----

-------------------------------

---------------- 일정 비율------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 설> 1.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인

사람에 대한 2026년의 기준연금액:

40만원

<신 설> 2.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에 대한 2027년의 기준연금액:

40만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

률 부칙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

률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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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

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

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되,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여져야 함.1)

- 선정기준액은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4년도 배우

자가 없는 노인가구와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각각 월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원과 340만 8천원이고,2)

- 소득인정액은 본인·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소득·재산의 범위와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각각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3)

1)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

이 되도록 한다.

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

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2024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4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으로 한다.

3)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

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는 2020년 12

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삭 제>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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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2024년 현재 334,810원4))을 상한으

로 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되는데, 기준연금액은 전

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정하여짐.5)

- 「기초연금법」이 제정된 2014년 당시 기준연금액은 20만원이었

고,6) 이후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

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2024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4년 기준연금액은 33만4천8백1

십원으로 한다.

5)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

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

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

월까지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조·제9

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

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

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

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

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

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기준연금액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

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7조(기준연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제5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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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연금액과 2021년 기준연금액을 각각 25만원과 30만

원이 되도록 일시에 인상하였는데,7)

- 2021년도에 적용되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에 앞서

소득하위 20% 이하인 사람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2019년에 먼저

30만원으로 인상하고,8) 이어 소득하위 40% 이하인 사람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2020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음.9)

□ 개정안은 소득하위 30% 이하인 사람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우선

2026년에 40만원으로 하고, 이어 소득하위 50% 이하인 사람에 대

한 기준연금액을 2027년에 40만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관계없이 저소득 노인에 적용되는 기준연

금액을 일시에 인상함으로써 노인빈곤의 문제를 완화하고, 기초연

금을 통한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그런데, 통계청이 2023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

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5년에 처음

1,000만명을 돌파한 후 2030년경 1,298만명에 육박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수도 3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7) 법률 제15536호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

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

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8) 법률 제16241호 「기초연금법」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

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9)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

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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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

1.85%)을 전제로 2024년 현재 334,810원인 기준연금액이 40만원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2034년)보다 7～8년가량을 앞당겨 기준연금

액을 40만원으로 일시 인상하게 되었을 때 늘어날 재정소요가 고

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과 같이 기준연금액을 일시에 40만원으

로 인상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2

조 2,000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단위: 조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현행(A) 29.0 30.7 32.7 34.4 36.4 163.2 32.6

개정안(B) 30.0 33.0 35.2 37.0 39.2 174.4 34.9

소득 하위
30%이하

15.1 16.1 17.1 18.0 19.1 - -

소득 하위
30%초과 50% 이하 15.1 16.1 17.1 18.0 19.1 - -

소득 하위
50%초과 70% 이하 8.1 9.6 10.3 10.8 11.4 - -

추가재정소요

(B-A)
1.1 2.2 2.4 2.6 2.8 11.1 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통계청 장래인구 중위추계: 2022～2072년 >

(단위: 만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30 2040 2050 2060 2072

14세이하 595 571 549 526 416 388 375 293 238

15세이상

64세이하 3,674 3,657 3,633 3,591 3,417 2,903 2,445 2,069 1,658

65세이상 898 944 994 1,051 1,298 1,715 1,891 1,868 1,727

계 5,167 5,171 5,175 5,168 5,131 5,006 4,711 4,230 3,622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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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상승률별 기준연금액 추이 >

(단위: 원)

구분

소비자물가상승률(예상)

1.85% 2% 2.42% 3% 4% 5%

(최근 10년간 평균) (최근 5년간 평균)

2024 334,810 334,810 334,810 334,810 334,810 334,810

2025 341,000 341,500 342,910 344,850 348,200 351,550

2026 347,300 348,330 351,200 355,190 362,120 369,120

2027 353,720 355,290 359,690 365,840 376,600 387,570

2028 360,260 362,390 368,390 376,810 391,660 406,940

2029 366,920 369,630 377,300 388,110 407,320 427,280

2030 373,700 377,020 386,430 399,750 423,610 448,640

2031 380,610 384,560 395,780 411,740 440,550 471,070

2032 387,650 392,250 405,350 424,090 458,170 494,620

2033 394,820 400,090 415,150 436,810 476,490 519,350

2034 402,120 408,090 425,190 44,9910 495,540 545,310

2035 409,550 416,250 435,470 463,400 515,360 572,570

□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10)

개정안과 같이 기준연금액을 일시에 40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재

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여 지

10) 국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40～9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

담하며, 구체적인 국고보조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음.

<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 >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90 이상 40% 50% 60%

80 이상 90 미만 50% 60% 70%

80 미만 70% 80% 90%

※ (참고) 「기초연금법」 제25조(비용의 분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비용의 분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특별

자치도·시·군·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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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기초연금 이외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약화될

우려에 대하여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정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2026

년부터 저소득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우선 인상한 후

2027년부터 그 대상을 확대하는 추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다만, 정부의 추진계획에는 기준연금액 40만원을 2026년부터 우

선 적용할 ‘저소득 노인’의 구체적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함.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하여 기준연금액을 저소득 논

인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되지만, 구체적

인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

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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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거주 요건 및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기초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기

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보유한 국외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7

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

음)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ㆍ②

(생 략)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

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국외

에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

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

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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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우리나라에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

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고 서약함

으로써 국적을 회복한 복수국적자11)(이하 “복수국적자”라 한다)의

경우에도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초연금 수급자 중 복수국

적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6,454,924명) 가운데 복수국적자는 총 5,699명(0.09%)임.

□ 그런데,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영위하여온 일반 노인

과 그렇지 아니한 복수국적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내 세수

11)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

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

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

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초연금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 보유 소득·재산 신고에 관

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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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개연성이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기초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

어 왔음.

- 이외에도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외 소득이나 외국에 보유한 재산

등의 파악이 쉽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개별 복수국적자의 실질

적인 경제력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요건에 국내 거주 기간

(19세 이후 7년 이상 국내 거주)을 신설하여 일반 노인과 복수국

적자 간의 형평을 제고하고,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도록 하여 기

초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 판단에 개별 수급희망자의 실질적인 경

제력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스웨덴·아이슬란드(3년), 노르웨

이(5년), 호주(10년) 등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하여 충족하여

야 할 최소한의 국내 거주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가 아니며,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를 재원

으로 하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의 경우 그 수급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복수국적자에게 국내 거주 기간의 요건을 요구하지 아

니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갖지 못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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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

으로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규정할 것

인지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개정안과 같이 국외의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면 기

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실질적인 경제력에 따라 그 수급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저소득 노인

의 생활안정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실

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국외의 소득 및 재산은 국내의 소득 및 재산과 달리 정확히 신고

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이를 파악하여 기초연금 지급 중

단12), 이미 지급된 기초연금액의 환수13), 과태료 부과14) 등의 필

요·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정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초

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에 ‘19세 이후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추가하

고,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를 신설하는 추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12) 「기초연금법」 제11조(조사·질문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을 취소하

거나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3) 「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

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14) 「기초연금법」 제3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

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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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요건을 신설하여 복수국적자 등과 국내

거주 국민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초연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신청자에게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를 부

과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국내 거주 기간 등 요건과 국외 소득·재산의 신고내용

및 방법·절차 등은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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